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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여 년간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양국의 공동 리더쉽은 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해 왔다. 그

러한 결정적 순간에 두 국가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의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통합을 한 단계씩 진전시켰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 변화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

에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의 유럽통합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의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유럽통합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프랑스-독일 협력관계의 약화

로 인해 통합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음에 주목하고, 이 변화의 의미를 보다 명

확하게 밝히고자 양국의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통합의 몇몇 역사적 국면들을 

재조명한다. 이러한 역사적 국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통합국면이 갖는 특

별한 성격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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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초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처한 그리스에 대한 유

럽연합 차원의 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회원국들 사이의 갈등이 노

정되었다. IMF가 구제금융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의 해결책이 어렵게 도출되어 가까스

로 진화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갈등은 유럽연합의 장래에 관한 회의론을 심화시키고 있다

(Kupchan 2010). 

여기서 우리는 최근까지 유럽통합의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해 왔던 두 회원국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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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독일의 통합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이것이 유럽연합의 장래에 대

한 회의론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5년 국민투

표에서 유럽헌법안이 부결된 사건은 유럽통합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달라진 태도가 여실

히 드러났다. 국민 여론의 ‘변덕스러움’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프랑

스 정책 결정자들과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도 통합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Schmidt 2007).

통합에 대한 열정의 감소는 독일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최근 금융위기에서 유로존을 

지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이 유럽의 경제대국이 유로화의 신뢰도 추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스 지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 데서 그러한 

태도 변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유럽통합이 현재와 같은 정도로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 데 기인한다. 

즉 유럽연합이 오늘날과 같이 강력한 권한을 지닌 초국가기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의 진전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일시적으로나마 ‘양보’하는 

정책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이다(Bulmer and Paterson 2010). 이제 독일은 이와 같은 정책을 

재고하고 자국의 이익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다

른 ‘정상적인’ 국가들처럼 행동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통합에 대한 열정의 감소는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

의 약화로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듯이 지난 수십년 동안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

는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특히 양국은 통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를 취하고자 할 때 상대방과 먼저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관행을 지속해왔다(Hyde-

Price and Jeffrey 2001, 699). 하지만 이와 같은 프랑스-독일 파트너십은 1990년대 후반부

터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각료이사회에서의 투표권 배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된 2000년 12월의 니스 유럽연합 정상회의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Pedersen 2003; Anderson 2005, 85).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그리스 사태 때에도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했다. 그리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공언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의 도

덕적 해이를 비판하면서 지원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메르켈 총리의 태도에 적지 않게 당

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유럽차원의 해결책 모색을 주장하는 프랑스 등의 주장을 거부하

고 IMF를 끌어들여 그리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구제 금융을 제공할 것을 

고집한 독일의 태도 역시 프랑스인들에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유럽통합의 최초 시

작단계에서부터 ‘쌍두마차’ 혹은 ‘공동집행부(directoire)’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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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양국 간 협력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지난 50여 년의 유럽통합 역사를 되돌아보면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리더쉽은 주로 역사

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결정적 순간에 두 국가는 서

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의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통합을 한 단계씩 진전시켰다. 하지

만  이제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에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프랑스-독

일 관계가 그 중요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다(Schild 2010). 확대된 유럽연합 내

에서도 두 국가는 여전히 ‘큰’ 나라들이고(Drake, 2006), 특히 유로존 내에서 독일의 영향

력은 절대적이다. 또 장차 통합의 향방을 좌우할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건 프랑스와 독일의 합의와 협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공을 보장하

기 어려울 것이다(Cole 2008, 155-161). 하지만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통합을 주도하

는 시기가 지나갔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합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유

럽통합의 미래를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의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다음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통합의 진전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프랑스-독일 협력관계의 약화로 인해 통합의 성격에 상당한 변

화가 일어났음에 주목하고, 이 변화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양국의 협력이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통합의 몇몇 역사적 국면들을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아이디어가 처음 제시되고 ‘유럽석탄철

강공동체(ECSC)’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가 통합이라는 매개

체를 통해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프랑스에서 드골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된 영국의 EC 가입문제와 ‘공동농업정책’을 둘러싼 양국 관계의 양상을 살

펴본다. IV장에서는 독일통일과 화폐통합 문제가 맞물리면서 통합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은 EMU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경쟁하고 협력했는지 살

펴본다. V장에서는 최근의 ‘정상화’ 담론을 염두에 두고 독일의 對유럽연합 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변화가 프랑스-독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290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3호(2011)

II.  戰後 프랑스-독일 관계와 유럽통합의 기원: ECSC의 설립과정

을 중심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나쁘게 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독일에 의한 군사적 점령이라는 고통스런 현실을 경험한 

프랑스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패전국 독일이 전후에도 인구와 경제력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을 압도하리라

는 것은 분명했다. 프랑스는 이러한 힘의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전쟁이 불

가피하며, 이 문제는 독일의 힘의 우위를 결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제약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Gillingham 1991, 150-52). 

하지만 프랑스의 그러한 바람이 그대로 충족되기는 힘들었다. 먼저 자력이 아닌 미-영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은 프랑스는 승전국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는 데 제

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독일을 지

나치게 가혹하게 다룸으로써 또 한 번의 전쟁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셋째, 독일에 대한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미국에게 있었고, 

프랑스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의도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프랑스는 “최근 심각한 패배를 경험한 중견국가에 불과했고, 국

제사회의 인정받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Gillingham 

1991, 151).  

독일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자국의 행동의 자유에 가해진 제약 사이에서 프랑스

는 모든 관심을 독일을 “경제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데” 쏟았다(Hitchcock 1998, 48). 프

랑스는 특히 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두 부문에

서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고질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력에서 독일의 우위는 

영구히 극복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독일 철강

생산의 중핵이자 풍부한 석탄매장량을 가진 루르 지방을 장악하여 산업시설을 해체하고, 

이 지역의 석탄을 전쟁배상금으로 받아 자국의 경제회복에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

했다. 독일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심산이었

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의 희망은 미국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혔다.

애초에 독일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보다 훨씬 과격한 계획을 세웠던 미국은 전쟁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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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과의 관계가 점차 대결구도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과격한 해결책을 포기하고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독일문제에 접근하기로 결정했

다(Gillingham 1991, 100-101). 이러한 정책변화는 소련과의 대결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

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동맹국인 서유럽 국가들의 조속한 경제회복이 필요하고, 이는 독일

의 자원과 산업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Messenger 

2006, 36-37). 그 결과 미국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독일의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전후 처리

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는 미국-프랑스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는 

독일 문제에 관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과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

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Gillingham 1991, 149-151).

종국에는 프랑스가 고집을 꺾어야 했다. 미소 간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과의 반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프랑

스도 미국만큼이나 소련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위협을 견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독일의 회복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Creswell and Trachtenberg 2003, 14-

15). 물론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경제력을 어떤 식으로든 견제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그러한 

목표를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

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는 미국의 대규모 유럽경제원조 프로그램인 마셜

플랜을 통해 마련되었다. 

미국의 대규모 원조는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

우고 이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단서와 함께 제

공되었다(Gillingham 1991, 132). 이에 원조의 수혜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1947년 7월 파리

에 모여 원조의 활용방안과 공동의 경제발전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도 마셜플랜을 환영했다. 전후 프랑스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

다. 프랑스는 미국이 제시한 원조의 조건, 즉 계획을 세우고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

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기꺼이 수용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프랑스가 주도권 행사를 일정 부분 단념하고 미국의 정책에 전향적

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한 순간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다. 프랑스는 미국이 제안하고 기획한 국가들 간 협력의 관계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새로

운 기회를 발견한 것이다. 특히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특별대우를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은 프랑스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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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ingham 1991, 131).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영국 대신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고, 미국의 지지를 얻은 프랑스는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

다.

마셜 플랜은 프랑스의 독일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도 전환점이 되었다. 프랑스는 독일의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독일의 경제발전을 유럽 국가들과의 협

력의 틀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안보·평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

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50년 5월 9일 초국가 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석탄과 철강

생산을 공동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슈만플랜’이 발표된 것은 이러한 

프랑스 정책 전환의 산물이었다. 프랑스는 국제협력체제를 통해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한편 높은 경쟁력을 가진 독일 철강 산업이 자국 철강 산업에 초래하는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쟁물자 생산에 핵심적인 두 산업부문을 국제기구의 통

제 하에 둠으로써 또 다른 참사의 발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1949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점령지역에 성립된 ‘독일연방공화국’의 초대수상 아데나

워는 프랑스의 제안을 적극 환영했다. 당시 독일정부의 당면목표는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대등한 지위에 서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Küsters 1996, 55-56). 아데나

워는 슈만플랜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계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궁극

적으로 슈만플랜은 독일이 전쟁과 전체주의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

구화’에 있다는 아데나워의 신념에도 부합했다. 새 정부의 수도를 프랑스와의 국경에서 가

까운 본으로 정한 것부터가 독일을 진정한 의미의 ‘서구국가’로 만듦으로써 과거와 단절하

려는 아데나워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보다 단기적으로는 슈만플랜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된 연합국에 의

한 독일 산업시설의 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산업시설 

해체에 대한 독일인들의 불만은 아데나워가 연합국 측에 독일인들에게 “해체”라는 단어가 

“베르사유”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Willis 

1968, 65-66). 독일은 또한 슈만 플랜을 통해 프랑스가 루르지방을 직, 간접적으로 장악하

려는 계획을 포기하리라고 기대했다. 프랑스는 특히 루르 지방 중에서도 자국과 이웃한 

자르 지역을 자국 보호령으로 편입시키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독일인들은 이에 대

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Willis 1968, 71-77). 

아데나워의 결정에 대한 독일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슈만플랜이 현실화될 경우 

독일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석탄과 철강 두 산업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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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아데나워는 산업기반이 완전히 

해체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양보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

었다. 그에게는 독일이 어느 정도 손해를 입더라도 결국에는 유럽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부

활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Gillingham 1991, 233). 독일 사민당은 아데나워의 친프랑스, 

친서방 정책이 독일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독일을 미-소 대립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것

이라는 이유에서 슈만플랜에 반대했다. 하지만 아데나워가 보기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독일에게 가능한 옵션이 아니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생존

과 번영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아데나워는 슈만플랜에 참여함으로써 프랑스와 소련이 동맹 혹은 그에 준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독일을 포위하는 과거의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Pedersen 1998, 72).

결국 마셜플랜에서 처음 제시되고 슈만 플랜에서 구체화되어 1951년 4월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의 출범으로 현실화된 프랑스-독일 간 협력과 통합은 유럽국제관계 내에서 

각자의 위상과 이익에 대한 양국의 고려가 일치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합의는 과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우위 확보를 추구하던 프

랑스나 독일의 입장에서 사실상 하나의 “외교혁명”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Hitchcock 

1998, 129). 무려 80년 이상 계속되어 오던 양국 간의 대립과 반목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

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이 합의는 1957년 로마조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유럽통합의 기초

가 되었다. 프랑스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세계대전 이후 ‘2류 국가’로 추락한 자

국의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자각과 전후 재건에 성공한 독일로부터의 군사적, 경제적 위

협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연합국에 의한 

‘내정 간섭’이 1949년 독립국가의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시

설의 해체로 인해 경제기반의 전반적인 몰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슈만 플랜은 적어도 상

황을 타개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받아들여졌다.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양

국의 정치, 사회, 경제를 철저하게 파괴한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5~6년이 지난 시

점에서 프랑스와 독일 간 협력과 통합은 이와 같이 현실주의적인 ‘계산’의 결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밀워드(Milward 2000, 116-17)가 주장했듯이 적어도 그 시작 단계에서 유럽통합

은 국가의 생존과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다만 밀워드가 복지, 산업정책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의 대내적인 필요에 주로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이상의 논의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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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지정학적인 고려 역시 통합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필요성이 협력과 통합의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 두 나라가 동일한 성격과 비중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어디까지나 프랑스였고, 독일은 이에 나름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프랑스가 ‘승전국’으로서 독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거나 ‘패전

국’ 독일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익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프랑스의 제안에 호

응한 것은 아니다. 두 국가 모두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협력

과 통합에 합의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완벽하게 대칭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협력과 통합의 제안자는 어디까지나 프랑스였고, 독일은 결코 강요되지는 않았지

만 일정한 제약 속에서 그러한 제안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이 비대칭적인 양국 간 상호작용의 패턴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 통합의 중요한 몇몇 국면에서 되풀이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통

합과 관련하여 프랑스-독일 관계는 일정한 ‘관성’을 획득했다. 혹은 매우 느슨한 의미에서 

‘제도화’되었다. 오늘날의 양국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관성화’되고 제도화된 상호작용의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

음 두 장에서는 이러한 ‘관성화’, ‘제도화’를 보여주는 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1960년대 프랑스-독일 관계의 진화와 유럽통합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되고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유럽통합은 미처 그 틀을 

다 갖추기도 전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전부터 유럽통합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

해 오던 프랑스의 드골이 1958년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드골은 세계정치 무대에서 프랑

스의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제일 목표로 천명했다. 드골은 프랑스가 적어

도 유럽 국가들 중 가장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했다(Moravcsik 2000a, 10). 이러한 

목표는 모든 회원국들이 공평하게 권력을 공유하는 가운데 ‘초국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유럽공동체의 목표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드골로서는 프랑스가 다른 회원국들

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도, 프랑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권력을 가

진 초국가 기구가 존재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드골이 유럽통합이라는 목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드골은 대통령직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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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 직후 자신과 프랑스 정부는 1957년의 로마조약을 준수할 것이며, 조약이 부과하는 

의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Willis 1968, 273). 이는 드골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의 국익을 실현하는 데 EC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면서 드골은 적극적으로 독일의 협력을 구했다. 통합을 통해 프

랑스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지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드골의 EC정책

은 곧 독일 정책을 의미했다. 독일은 드골의 의도를 간파했음에도 그러한 프랑스의 요구

를 수용했고, 1960년대 이후의 유럽통합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드골의 EC정책 중 가장 극적이고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영향을 

끼친 두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드골이 수차례에 걸쳐 영국의 EC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그의 가장 극적인 EC 정

책에 속한다. 영국은 애초에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초국가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1961년 영국 정부는 종전의 입장을 바

꾸어 EC에 가입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다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에 프랑스를 

제외한 EC 회원국들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독일은 더더욱 영국의 가입을 반겼

다. 독일은 영국의 가입으로 영국뿐 아니라 영국이 주도가 되어 1960년에 설립된 ‘유럽자

유무역연합(EFTA)’ 회원국들, 또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무역확대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Willis 1968, 300; Rhenisch and Zimmermann 2002, 85-86).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희망은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드골이 영국의 EC 

가입에 반대한 이유는 명확했다. ‘유럽국가’라기보다는 ‘글로벌 파워’인 영국의 가입이 EC

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리라는 것이었다. 특히 영국의 가입은 영국과 특별한 관

계 에 있는 미국의 EC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프랑스로 하여금 유럽

대륙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 소련에 버금가는 국제적 위상을 누리게 하는 것

을 대외정책의 지상목표로 삼은 드골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드골은 “유럽적인 유럽”

이 통합의 목표가 되어야함을 역설했다. 이는 물론 ‘프랑스가 주도하여 이끌어나가는 유

럽’을 의미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승전국인 데다가 핵무기 역시 보유한 영국의 가입은 

이와 같은 비전의 실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였다(Willis 1968, 303-5; Moravcsik 

2000b, 8-10).

적지 않은 고민 끝에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은 프랑스의 입장에 동조하기로 결정했다. 

슈만플랜의 경우와 같이 독일 내에서 아데나워의 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

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반대는 단순히 독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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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의 독일인들은 소련과의 냉전이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독일의 안보를 담보하

기 위해서는 미국-영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제

한적인 능력만을 갖춘 프랑스와의 연대가 미국, 영국과의 협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 내에서도 아데나워의 친프랑스 정책은 무책임한 

것으로 비춰졌다(Willis 1968, 304-5; Rhenisch and Zimmermann 2002, 89-90).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아데나워가 영국의 EC 가입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기

로 결정한 것은 그가 독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서구국가’로 거듭나야 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유럽통합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가입을 위해 상당한 양보를 할 용의를 내비쳤지만, 영국이 통합의 대의에 줄곧 회

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특히 영국은 통합이 경제적인 영역으

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는 유럽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정치적 연

합’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아데나워의 신념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또 영국이 설령 가입에 

성공하더라도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예상되는 갈등은 통합을 자칫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었다(Willis 1968, 303; Rhenisch and Zimmermann 2002, 90-92).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영국의 EC 가입을 좌절시킨 이외에도 드골은 CAP가 현재의 형

태로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CAP는 서유럽 국가들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

호-지원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되었다

(Milward 2000, 260-265). 프랑스는 대표적인 농산물 과잉생산국이었는데, 드골은 프랑스

의 잉여 농산물을 EC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자국 농업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절

감하고, CAP의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독일을 압박했다. 그는 1950년대에 ‘유

럽방위공동체’가 프랑스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만약 농업문제의 해결에 양

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EC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기도 하고

(Ludlow 2005, 353), “프랑스가 ECSC, Euratom, EEC 등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독일

도 프랑스에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며 지난 유럽통합의 성과가 프랑스의 일방적인 희

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과장 섞인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Willis 1968, 287). 한마디로 드

골은 농업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양국 간 협력관계

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압력에 직면하여 독일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두 가지 이유에서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먼저 경제적인 고려가 주요하

게 작용했다. 만약 두 국가가 농업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여 만에 하나 드골이 공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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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프랑스가 EC에서 탈퇴한다면 유럽통합 프로젝트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자국의 산업생산품을 위해 더 큰 수출시장을 필요로 하는 독일에 치명타가 되리라는 계산

이 농업문제에서의 양보를 선택하게 했다. 또 GATT의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

다(Hendriks 1989, 78-79; Ludlow 2005, 362).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CAP를 농업문제에 관한 프랑스의 이해관

계와 독일의 산업적 이해관계 사이의 타협과 절충의 산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

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라는 프랑스의 요구에 독일이 자국제품을 위한 수출시장의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응한 결과 CAP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실의 일부분일 뿐이다(e.g. 

Moravcsik 1998, 159-237; Ludlow 2005, 351). 양국의 결정에서, 특히 독일의 결정에서, 경

제적인 고려만큼이나 정치적인 고려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독일에게 유럽통합은 그 자체

로서 중요한 정치적 목표였다. 통합은 1949년 이후 독일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서

구화’의 중심축이었으며, 분단국가이자 냉전의 최전방 국가로서 자국의 안보를 서방세계

와의 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독일에게 그러한 연대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끈이었다. 

따라서 드골이 EC 탈퇴를 위협했을 때 독일 정부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

을 고려해야만 했다. 드골 역시 독일의 이러한 사정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바로 그러한 이

유 때문에 대등한 위상의 두 행위자 사이에서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요구를 제기한 것이

다(Hendriks 1989, 77-78; Ludlow 2005, 361-362).

결론적으로, 1958년 드골의 등장으로 프랑스의 EC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고, 유럽통합

의 성격도 상당 부분 변화했다. 드골은 프랑스의 이익이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는 방향으

로 통합의 내용과 방식이 재조정되기를 원했다. 드골이 염두에 둔 프랑스의 이익이란 EC

내에서 자국의 지도적인 위치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프랑스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농업문제가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드골은  영국을 EC로부터 배제하려 했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CAP

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골은 두 사안 모두에서 

프랑스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던 독일의 협조를 얻는 데 성공했다. 독일이 치러야 할 대가

는 작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은 고민 끝에 부분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보다 중요하

게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프랑스의 정책에 동조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1960년대 유럽통합의 성격이 보다 직접적으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방

식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ECSC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났던 양국 간 상호작용의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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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되었다. 프랑스에 동조한다는 독일의 결정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려지지는 않았다. 독일은 나름대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책을 주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프랑스였고, 독일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다.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선택은 완벽하

게 평등하지 않은 양국 관계의 ‘관성화, 제도화된 상호작용 패턴’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양국 사이의 비대칭적인 협력은 유럽통합을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이끌었다. 

IV. 유로화의 탄생과 프랑스-독일 관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프랑스-독일 관계는 다시 중요한 전

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이번에는 유럽단일통화의 설립, 즉 ‘경제통화연합(EMU)’의 창설

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1992년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에 관한 조

약(TEU)’에서 최종 합의된 단일통화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에 전형

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반복되었다. 

EMU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기 이전 양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단일

의정서가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두 국가 간에 

상당한 견해와 이해관계의 차이가 불거졌다. 애초에 그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기존의 통

화안정시스템인 ‘유럽화폐제도(EMS)’에 대한 회원국들의 불만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

는 EMS가 철저하게 독일 위주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화폐들 간 환율 변동폭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MS는 각국 통화의 가치가 마르크화의 가치에 연

동하여 변동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이 압도적인 경제력을 보유하

고 있었고, 독일연방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통화안정 정책을 고

수했기 때문이다(Maes 2004, 24-26). 사실 이러한 통화 간 비대칭성은 EMS 출범 당시부터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참여 국가들도 이를 환율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대가로 받아들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S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는데, 이는 독일이 시스템 내에서 과도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외부충격이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율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통화의 국가들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모든 권력은 독일에게 있고, 모든 위험부담은 독일 이외의 국가들이 져야 하는 것

처럼 보였다”(Eichengreen 2007, 348). 독일 이외의 EMS 참여국들은 이 제도를 개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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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프랑스가 EMS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데 앞장섰다. 프랑스는 

자국의 통화주권이 독일에 의해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제약당하는 현실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EMS로부터 탈퇴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다. EMS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통화안정제도를 유지하되 참여국들 간의 비대칭성

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했다.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미테

랑 대통령은 EMU의 창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EC 회원국들의 여러 통화가 하나의 

공동화폐로 통합되고 통화정책의 결정권한을 독점하는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될 경우, 프

랑스는 적어도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 즉 ‘발언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물론 프랑스는 그러한 조치의 대가로 프랑화를 포기해야 했다. 하

지만 이는 EMS 하에서 독일중앙은행의 일방적인 통화정책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

은 대안으로 여겨졌다(Sandholtz 1993, 27-30; Grieco 1996, 288-289).

결국 프랑스가 화폐통합을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

다. 통합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자국의 영향력 행사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

한 프랑스의 정치적인 요구에 직면하여 독일은 어떤 이유에서 EMU에 동의했는가? 이 문

제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모라브칙(Moravcsik 1998, 403-4)은 

독일 재계와 산업계가 환율의 자의적인 변동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

했다는 점과, 독일 정부가 독일중앙은행의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인 통화정책의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율적인, 즉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거시경제정책의 추진을 원했다는 

점을 EMU 지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한다. 독일 국내 정치, 사회세력의 상이한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통화통합에 줄곧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독일중앙은행 등의 반대

를 물리치고 EMU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대내적 결정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외적인 요인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다(Sandholtz 1993, 31-33; Baun 1995, 1996; 

Maes 2004). 특히 EMU 협상을 위한 준비가 한참 진행되던 1989년 가을 서독과 동독이 

40여 년에 걸친 분단을 끝내고 다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었던 사건이 끼친 영향을 강조

한다. 물론 모라브칙이 당시 사건의 전후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증명하듯이 애초에 

독일이 EMU 협상을 수용한 것이 독일통일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

다. 미테랑 대통령과 콜 수상이 EMU 협상개시에 관한 합의에 이른 것은 통일의 전망이 

구체화되기 이전인 1988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였고, 통화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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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들로르 플랜’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훨씬 전에 주요국 정상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Moravcsik 1998, 395-397; Baun 1996, 11, 27).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일통일

이라는 변수가 등장함으로써 EMU에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된 것 또한 사실이다. 

1989년 11월 이후 독일의 통일이 임박한 현실이 되자 주변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

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한 우려는 1989년 11월 28일 독일이 주변국과의 상의를 

거치지 않고 통일을 위한 10개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프랑스, 영국 등 주변

국에게 독일의 통일은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4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독일에 대한 안전장

치가 영구히 사라짐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냉전의 종식으로 유럽의 정치적 균형이 ‘동

쪽’으로 이동할 경우 독일의 영향력은 그만큼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Baun 1996, 

36). 이는 오래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 주변국들은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

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통일된 독일이 “약 20년이 지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확신했다(Sandholtz 1993, 33). 

EMU는 이러한 목적에 안성맞춤인 수단을 제공했다. 통화통합을 감행함으로써 독일을 

유럽공동체에 더 긴밀하게 밀착시켜 그 확대된 힘이 제어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지지는 이미 통화통합을 중요한 대외정책 목표로 설정한 프랑스에 의

해 주도되었다. 모든 국가들이 프랑스의 선택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 이제 막 

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전환을 시도하던 동유럽 국가들을 유럽공동체로 포용함으로써 

독일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안을 선호했다. 프랑스의 ‘심화’ 방안에 대비되

는 의미에서 통합의 ‘확대’를 주장한 영국은 프랑스가 주장하듯이 유럽공동체가 EMU를 

통해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더욱 공고해질 경우 독일의 EC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배가

될 것으로 보았다(Baun 1995, 609-610).

결국 프랑스의 ‘심화’ 정책이 ‘독일 문제’의 해결책으로 채택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을 회

원국으로 수용하는 것은 1990년대 초의 상황에서 아직은 요원한 일이었던 반면, 통화통

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EMS에 가입해 있던 여타 국가들도 쉽게 동

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EMU에는 ‘발언기회’의 확대라는 목표 이외에도 더

욱 긴밀한 통합을 통한 통일 독일의 견제라는 새로운 목표가 부여되었다. 독일의 입장에

서 EMU는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었다. 특히 독일 내에서 독일연방은행이 EMU에 강

력하게 반대했다. 지난 수십년 간 안정적으로 마르크화를 관리해 온 독일중앙은행에게 

EMU는 그러한 정책기조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으로 비추어졌

다. 또 이미 EMS를 통해 환율 변동폭이 충분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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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아 보였다(Sandholtz 1993, 31-33; Baun 1996, 20; Moravcsik 

1998, 394-95).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콜 수상과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은 통일된 독

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통합에 대한 독일의 헌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일의 EMU 참여라고 

판단했다. 유럽통합을 전후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온 독일의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통일이 초래할 국제정치적 여파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예상을 어느 정

도 잠재울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EMU는 설령 그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더라도 통일이

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Baun 1996, 37).

일단 독일의 결심이 확고해지자 EMU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협상이 언제나 순조

로웠던 것은 아니다. 특히 독일연방은행은 통화통합의 결정 그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은 최대한 완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

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규모, GNP 대비 공공부채 비율 등 거시경제지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 간의 통화통합은 단일통화의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하리라는 이유

에서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연방은행은 우선적으로 통화를 통합할 국가들과 나중에 

합류할 국가를 구분하는 점진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기도 했다(Baun 1996, 49). 하지만 콜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럴 경우 프랑스와의 관계가 위기

에 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9년 12월 독일정부가 통화통합의 

속도를 늦출 것을 제안했을 때 미테랑 대통령은 동독을 방문하여 지나치게 급속한 통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콜 정부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고, 통

화통합문제에서 경제논리에 대한 정치논리의 우위를 재확인했다(Baun 1996, 39-42).  

정리하면, 프랑스-독일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는 단일화폐의 채택과 유럽중앙은행의 설

립이라는 유럽통합사에서 한 획을 그은 제도적 혁신을 가져왔다. 프랑스가 EMU를 필요

로 했던 것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처음에는 국제통화안정제도 내에서 자국의 ‘발

언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결정적이었고, 여기에 1989년 가을 이후에는 통일독일

의 견제라는 동기가 추가되었다.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독일은 힘든 결정을 해

야 했다.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명성이 높던 자국의 중앙은행 대신 다국적 인사들로 구성

된 유럽중앙은행에 통화정책의 운명을 맡기는 것에 대한 독일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독일이 EMU에 찬성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독일 국내적으로 EMU

를 지지하는 정치사회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보다 중요하게는 성공적인 통일의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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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통일에 따르는 국제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

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했다. 

앞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EMU를 둘러싼 프랑스-독일 협력관계는 어느 한 쪽이 주도

권을 행사하고 다른 한 쪽은 이를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수용하는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ECSC와 TEU 사이의 4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을 넘어 프랑스-독일 간 관성

화, 제도화된 상호작용 패턴이 다시 작동한 것이다. 

               

V. 독일의 부상, 프랑스-독일 관계, 유럽통합의 미래

프랑스-독일 관계가 유럽통합의 전 과정에 걸쳐 결정적인 촉발요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통합의 중요한 몇몇 전환국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매우 특별한 역할

을 담당했다. 이와 같이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이

러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21세기에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질문에 긍정

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 이제 프랑스와 독일 양국 관계는 과거와 같은 관성화, 제도화된 

비대칭적인 협력관계로 특징짓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독일이 프랑스와

의 관계에서, 또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1998년 슈뢰더 총리의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통합유럽의 미래에 관한 

강력한 비전을 옹호한 콜 총리를 선거에서 물리치고 총리직에 오른 슈뢰더는 취임 직후 다

음과 같이 발언하였다(Hyde-Price and Jefferey 2001, 700에서 재인용).

“저의 세대와 그 후의 세대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유럽인입니
다. 이것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 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열등감을 가진 독일보다는 좀 더 계산적이고 자신감 있는 독일을 원할 것
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는 독일은 마찬가지로 각자의 국익을 추
구하는 영국과 프랑스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슈뢰더 총리는 선거 기간 중 콜 총리가 독일의 이익보다 유럽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

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독일의 정책변화는 전면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익’에 관한 솔직한 발언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슈뢰더 총리 재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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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대신 기존의 대EU 정책의 틀을 유지했다. 예를 들면, 슈

뢰더 정부는 평소 EU 재정에 대한 독일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6 EU 재정전망’을 둘러싼 1999년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과도하게 밀어붙

이지 않았다. 2005년 슈뢰더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취임한 메르켈 총리 하에서도 대 EU 정

책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2007/2013 EU 재정전망’을 작성하는 과

정에서 회원국들 사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

니라 2009년 리스본 조약의 체결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Paterson 2010, 50; 

Paterson 2011, 61-63).

이와 같이 실제 정책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미심장한 

변화의 기류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반대로 종국에는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1999년 독일이 자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CAP의 개혁을 골

자로 하는 EU 재정의 개혁을 제안한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태도의 변화였다. CAP의 주

요 수혜국에 프랑스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2000년 니스 정상회의에

서 각료이사회의 표결방식을 인구비례를 보다 더 많이 감안하는 방향으로(그리하여 자

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독일의 제안 역시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

었다. 프랑스는 완고했고, 이에 독일이 한발 물러섬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Martinsen 

2005, 403-4). 하지만 독일이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굽힌 것은 아니었고, “프랑스인들은 

냉전이 종결된 이래 세상이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Economist 

2001/01/25).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Valery Giscard d’Estaing) 전 대통령은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인구와 경제력을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Vinocur 2001). 결국 

2009년 리스본 조약에서 2014년부터 인구비례가 한층 강화된 가중다수결투표제를 실시

하기로 합의되었고, 독일은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리스본 조약의 위헌여부에 대한 2009년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EU에 대한 독일의 

태도 변화의 일단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리스본 조약이 독

일의 ‘기본법(Grundgesetz)’과 양립 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유럽통합에 관한 몇 가지 유보

사항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법의 집행, 폭력의 독점, 국가 재정의 수입

과 지출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 교육 시스템의 결정 등을 장차 독일정부가 EU에 절대 위임

해서는 안 되는 분야로 지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EU의 역할 확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독

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 이는 유럽의회가 온전하게 민주적인 원칙 위에 서있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 독일과 EU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ECJ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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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관할권을 보유한다는 점 등이 천명되었다. 결국 유럽통합 문

제에서 최종적인 발언권은 독일 정부에 있으며, 유럽연합은 “주권국가들의 연합”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었다(Tomuschat 2009).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리스본 조약이 유럽통합의 “종착점”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했

다. 유럽의회의 한 법률 자문관의 표현을 빌리면 헌법재판소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so far and no further)”고 판결했다(Spiegel 2009/07/06; Proissl 2010, 24). 

물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 기류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판결은 장차 독일과 EU 사이의 관계를 일정하게 제약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큰 중요

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독일의 유럽통합에 대한 태도변화의 기류는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둘러

싼 최근의 논란에 직면하여 보다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여기에서 재정위기

의 본질과 이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방식에 관해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례없는 재정위기가 독일에게 유례없는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못지않게 분명한 것은 독일이 그러한 역할을 달가워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유로본드’의 발행, EU 재정의 확대, 궁극적으로는 각국 재정

정책의 보다 긴밀한 조율 등 기존의 ‘안정성장협약(SGP)’을 넘어서는 혁신적 조치들이 위

기 해결의 돌파구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e.g. Jones 2010; Klau and Godement, 2010).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국가들 간 경제정책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강력한 권

한을 보유한 “유럽 경제 정부”가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Lichfield 2010). 하지만 독일

은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조치들에만 동의할 

뿐 보다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룩셈부르크의 융커(Jean Claude Juncker) 수상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유로본드의 발행을 제안했을 때 이를 ‘단번에’ 거부했는데, 이는 매우 “비유럽적인” 

행위로 간주될 만한 것이었다(Paterson 2011, 70). 이제 여타 유럽 국가들은 “1992년 마스

트리히트 조약을 서명하던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리낌 없이 자기이익을 추

구하는 독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Vinocur 2010).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이 중 특히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먼저 독일 리더십의 성격과 독일 국내의 정치적 환경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그 이전의 어떤 정치지도자들보다도 국내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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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오늘날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다른 국가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데 매

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독일의 재정 건전성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것이 독일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산업의 이해관계가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채

택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Kundnani 2011, 41).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유럽통합을 가능하게 한 국제정치적

인 상황으로서의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냉전은 유럽통합의 ‘모

반(母斑)’이었다(Rosato 2011).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유럽통합을 

소련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고, 이 상황은 베

를린 장벽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는 시점까지 계속되었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 

간의 비대칭적인 협력관계는 그러한 여건 하에서 통합을 이끌어간 주요한 메커니즘이었

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으로 소련의 위협이 약화됨과 동시에 유럽통합 역시 과거의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적’으로부터의 위협의 감소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

럽통합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볼 때 

통합의 가장 극적인 성취라고 할 EMU는 ‘백조의 노래’였다.   

이상의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 이제 독일은 ‘유럽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이미 모

두 얻어낸 국가’로서 EU에 대한 관여와 개입의 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독일에게 유럽통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핵심적인 국가 어젠다로 남을 것이다. 

통합은 여전히 독일의 ‘소명’이다(Paterson 2010). 하지만 그러한 ‘소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사태 개입을 둘러싼 프랑스, 영

국과 독일의 입장 차이는 이러한 경향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프

랑스는 이러한 독일의 변화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

국 간 관성화되고 제도화된 협력이 주요 국면에서 통합의 ‘추동력’을 제공했던 1949년부터 

1991년의 시기는 점점 더 과거의 특별했던 시간이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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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 of Franco-German Relationship and 
European Integration: 
Retrospect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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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ast fifty year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France and Germany has been 

the driving force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was especially the case when historically 

important decisions were made. At such moments, two countries’ joint leadership made 

possible a great stride in integration. Due to recent changes in Europea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such a joint leadership is no longer likely to work. We need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is fact for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paper sheds light on a few historically important moments when two countries’ special 

relationship played a decisive role in furthering integration. By examining these historical 

cases, we can expect to acquire a better knowledge of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changes in the nature of Europea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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